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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ARTICLE

산업단지 내 처분 및 임대 제한 체계와 최근 규제 완화에 
관한 검토*

문제윤**

국문초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은 제조업 등 산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해
당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과 함께 일정한 지역에 모여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산업집적법은 입주기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분양받은 사업용지나 공장 등 
시설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장 등을 한 차례 실사용한 후에만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 역시 실수요자에 의한 산업집적체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에 해당
한다.

산업집적법이 추구하는 공익을 고려하였을 때 처분 제한과 임대 제한은 필요한 제도이지만, 투자자들의 투
자 수요와 입주기업체의 자금 조달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규제는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고려
함에 있어 제약이 될 수 있다. 2024년에 이루어진 산업집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도 새로운 투자 방
식의 도입과 유휴 부지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단지 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산
업집적법령 개정 사항 중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허용은 처분 제한 규제의 완화에 해당하고, 연접
한 나대지의 공장용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대 제한 규제의 완화에 해당하며, 매각 후 임차 방식
(Sale and Lease Back)의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처분 제한 규제와 임대 제한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산업집적법상 처분 제한과 임대 제한의 법적 의의와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이어 2024년 산업
집적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중 처분 제한 규정과 임대 제한 규정의 완화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서, 처분 제한과 임대 제한 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과도한 규제로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투기 수요가 확대되어 본래의 실수요자 중심 클러스터 형성이라는 목적이 훼
손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면서 법령의 명
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처분 제한, 임대 제한, 자산유동화

목차

I. 들어가며

II. 산업용지 등의 처분 및 임대 제한

III. 처분 및 임대 제한 규제의 완화

IV. 맺음말

*  본 논문은 2025년 5월 23일 건설법학회 제190회 월례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소속 법무법인의 입장과 무관한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5252

산업단지 내 처분 및 임대 제한 체계와 최근 규제 완화에 관한 검토 / 문제윤

건설법연구 / Construction & Urban Development Law Review

I. 들어가며

196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산업단지는 2025년 3분기 기준 총 1,349개에 이르고, 지정면적은 1,486㎢에 달하며, 산업단지에는 
총 129,922개 사의 입주업체가 입주해 있다.1) 비중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2022년 기준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 및 고용의 47.9%를 담당하고 있다.2) 국내 경제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와 관련한 법 제도
도 새로운 경제 및 산업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나,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법령 등은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
다.

산업단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
법”이라 한다), 산업입지법상 개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공장의 설립, 산업의 집적과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
라 한다) 등이 있다. 위 법률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은 모두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
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제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발사업법에 해당하는 법률로서 건설법의 법원(法源)으
로서의 기능을 한다.3) 

산업단지 관련 법률 중에서도 준공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산업집적법이 가장 직접적인 규제로 다가오게 된다. 입주기업체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조
성원가4)에 분양받을 수 있고(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해당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내에서 
최소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기업체와 시너지를 발휘하며 활발한 산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저가에 산업용지를 분
양받은 자가 부동산의 매각차익이나 임대수익만을 누리고 산업집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산업단지의 가장 큰 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산업용지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산업집적법의 가장 큰 고민은 실수요자에게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었으며, 처분 제한 규정 등 관련 규제들은 이를 목적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산업단지의 성장에 따라 입주기업체들이 영위하는 업종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첨단, 바이오, 데이터 산업 등으로 고도화되어 왔
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입주 및 운영의 각 단계에서 입주기업체들의 자금 조달 수요도 증대되어 왔다. 다만 처분 제한 규정과 임대 
제한 규정은 그 목적상 내재된 경직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내 부동산 금융, 신탁, 합작투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제한하
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이라는 기존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의 자금 조달 수요와 입주기업체
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수요를 동시에 만족하는 개선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였으며, 최근의 법률 개정은 이러한 고민의 흔적
을 잘 보여준다.

II. 산업용지 등의 처분 및 임대 제한

1. 처분 및 임대 제한의 의의

(1) 산업단지 관련 법령에서의 ‘처분’ 및 ‘임대’의 개념

민법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민법 제211조). 이 중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물질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거두어들이는 것으로서 물건의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처
분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물건의 소비·변형·개조·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담보설정 그 밖의 법률적 처
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5) 부동산과 같은 물건의 경우 양도는 교환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임대는 물건

1)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요약)”, 2025년 3분기, 4면.
2)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사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2024. 4. 29.자 보도자료, 9면.
3)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7판), 북포레, 2023, 21-22면.
4)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조성원가는 산업단지개발·조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

비로 구성되며, 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
로 구성되고, 간접비는 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된다(「산업입지
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5) 곽윤직 / 김재형, 『물권법』(제9판), 박영사, 2024,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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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해당한다. 산업단지에서의 ‘처분’과 ‘임대’의 제한은 사법관계(私法關
係)에서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민법상 처분과 임대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산업단지에서 주로 
문제될 수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과 임대 양상 및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실무적으로 정의될 필요
가 있다.

산업단지 관련 법률 중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공급과 산업단지 개발을 주로 규율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산업입지법에서 ‘처분’의 개념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및 시설 등 중 산업단지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 및 시설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 문제된다. 산업입지법상 ‘처분’은 사업시행자의 ‘분양’, ‘임대’ 및 ‘양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되며,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기관6)과 협의하여야 한다(산업입지법 제38조 제1항). 이처럼 산업입지법상 
처분은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 등을 개별 실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여 분양, 임대 및 양도 등 다양한 방식의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업단지의 관리와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주로 규율하는 산업집적법에서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
장을 매각하는 것을 제한하는 맥락, 즉 실수요자에 의한 산업단지의 토지 및 시설 사용을 관리하는 단계에서 ‘처분’의 개념이 문제된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즉 자신이 개발한 토지 및 시설을 직접 사용하
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입주기업체와 마찬가지로 토지 및 시설의 사용 단계에서의 관리가 문제되고, 산업입지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하
여 산업집적법상 처분 제한과 유사한 내용의 처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산업입지법 제38조 제9항 등 참조).

산업집적법은 산업입지법과 달리 ‘처분’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문언상으로는 산업입지법과 같이 ‘처분’의 개념에 소유권 이
전뿐만 아니라 임대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은 일정한 기간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만을 처분 제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7)만이 처분 제한 규정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8) 고시인 「산업단지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은 이에 덧붙여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도 처분 제한 규정의 ‘처분’에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관리지침 제11조 제1항 제1호).9)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간 관계의 기본 체계상 산업입지법을 중심으로 하여 제
정하면서 산업집적법적 내용은 산업입지법의 내용을 준용하거나 의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10) 산업집적법에서도 처분 개념 자체는 
산업입지법에서 정의된 넓은 의미로 사용하되, 실질적 규율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
상 산업집적법은 양도 제한 또는 소유권 이전 제한으로서의 처분 제한(제39조), 임대 제한(제38조의2) 및 분할 제한(제39조의2)을 각각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처분 제한이 사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도 처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처분’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특별히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11)

산업집적법상 규율의 대상이 되는 ‘임대’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입주계약에 따른 다른 사업을 하면서 해
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산업집적법상 임대 제한에 관한 규정들은 주로 부동산임대업 자체를 목적
으로 하는 전자의 ‘임대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후자의 이른바 ‘부분임대’의 경우 관리기관에 대한 임대신고서 제출이라는 간략한 규율
만 두고 있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3 제4항 등). 다만 ‘임대사업’과 ‘부분임대’를 나누는 명시적인 기준은 산업집적법령 등에서 
찾아볼 수 없고, 유권해석에 의하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부분 임대하는지 또는 전체 임대하는지 여부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6) “관리기관”이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i) 관리권자, (ii)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iii) 관리권
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iv)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v) 관리권자로부터 관
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을 의미한다(산
업집적법 제2조 제17호, 제30조 제2항).

7) 또한 최근 법제처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소유권이 아닌 채권적 권리인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법제처 2023. 11. 3. 회신 법제처 23-0587 
해석례).

8) 2025. 10. 1. 산업통상부로 개편되었다.
9)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상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의 의제규정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제48호(동아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8.), 225면.
11) 기본권 실현에 있어 당해 사항에 대한 법적 규율이 당사자 개인 내지 국민일반에 대하여 본질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적 규

율을 요한다고 본다(김동희 / 최계영, 『행정법Ⅰ』(제27판), 박영사, 2023, 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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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추후 현장 확인 가능)에 해당하여,12) 관리기관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
어 있다.

(2)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서의 처분 및 임대 제한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
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등과 이와 관련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문
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로 정의된다(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업단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라는 도시계획
을 통하여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인접한 장소에 집적시키는 것이고,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은 각각 이와 같은 집합체의 입지를 
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법률과 집합체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이해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은 ‘산업집적’을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산업
집적법 제2조 제6호),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이 의도하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방식을 잘 드러내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법률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헌법 제23조 제1항). 특히 헌법은 토지에 관하여 일반적인 재산권 규정과 별도로 국민에게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
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122조). 처분 제
한과 임대 제한은 앞서 살펴본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 수익,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전형적인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 이 때 토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하는 정도로 침해하
는 입법을 할 수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아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13)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
법으로서 처분 및 임대 제한도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방법이 적합하여야 하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중 법익의 균형성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면, 산업단지 관련 법령의 처분 제한 및 임대 제한 규제가 보호하려는 공익은 매각차익 또
는 임대차익만을 목적으로 산업용지 등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산업단지가 본래의 조성 목적인 산업집적에 부합하게 활용되도
록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법익은 산업단지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여 조성된다는 점과 다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산업집적법은 조성원가에 토지를 분양받아 이미 효용을 누
린 소유자에게 실사용이 요구되는 5년의 처분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상 처분제한기간 내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처분
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한 차례 실사용한 뒤의 임대사업 영위는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
분 제한 및 임대 제한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는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집적법상 처분 제
한 및 임대 제한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 재산권의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였을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상황과 정도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입안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조치나 수단이 취
해지거나 기존 제도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14) 처분 및 임대 제한 규제 역시 입법 당시의 형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
며, 제반 상황의 변경을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실태 변
화와 자금 조달 및 투자 방식의 다양화는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영역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도 현행 제도가 재산권 최소
침해의 요구를 충족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여부 등을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집적법상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1) 처분 제한 규정의 주요 내용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
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소유권 이전)하거나,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
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

12)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산업집적법 길라잡이(유권해석집)』, 산업통상자원부, 2015, 102면.
13)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

고 89헌마21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14)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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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7항).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처분 제한 규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처분 제한 규정은 과거에는 규제의 필요성이 높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의 처분행위를 그 대상으로 삼았으나, 2009. 2. 6. 산
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이후 일정 기간(10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고, 시행령에서 처분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었다. 제조업을 영위
하는 입주기업체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산업집적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조업 외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의 ‘사업개시의 
신고’ 절차(산업집적법 제15조 제2항)는 모두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로, 처분 제한 규정의 가
장 주요한 취지는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5년까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실사용’하라는 것이다.

처분 제한 규정은 적용대상을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산업시설 내 입주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
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한 구역인 ‘지원시설구역’ 내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원시
설에도 처분 제한 및 임대 제한이 적용되었으나, 1999. 2. 8. 법률 제5827호를 통한 개정에서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다. 처분 제한 규정의 취지는 조성원가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 하여금 실사용 없이 매각 차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인데,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받게 되므로(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사전에 인센티브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시설용지 수분양자는 실사용을 강제할 규제 대상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처분 제한 규정은 처분제한기간 내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처분상대방과 처분가격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처
분제한기간 내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 또는 유관기관15)에게만 양도할 수 있고, 그 가격도 산업용지의 경우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16)을 합산한 금액으로, 공장등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유관기관이 매수한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관기관이 매수한 금액에 추가로 일정한 이자와 비용만 합산하여 입주
기업체·지원기관·기타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담한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2조의2).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공장등을 실사용할 자에게 다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처분신청자가 관리기관 또는 유관기관에게 
양도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산업집적법 제39조 제5항 단서). 유관기관 중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
업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선정권이 있으나, 처분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17)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
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처분신청자에게 과도한 권리 침해가 되는 것
을 방지하고 있다.

처분제한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리기관에 대한 신고만으로 처분할 수 있다(산업집적법 제39조 제3항).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이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나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도 면제되는데, 유권해석은 처분신고 절차 자
체가 매수자가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지만을 확인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기존 입주기업이거나 동
일한 입주 업종인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도 이미 계획에 부합한다고 가정하여 완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18)

(2) 처분 제한 규정 형식의 문제점

처분 제한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방대한 유권해석이 축적되어 있어, 실무적으로는 많은 모호한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나, 입법 
형식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분양받은 산업용지와 함께 처분 제한의 대상이 되는 ‘공장등’이라
는 용어가 산업집적법의 전반적인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5) “유관기관”이란 (i)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ii)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
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방공사, 기타 관리기관이 해당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을 의미한다(산업집적법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 

16) ‘이자 및 비용’이란 (i)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ii) 양
도할 산업용지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다만,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 및 (iii) 양도할 산업
용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2조).

17) (i)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ii)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iii)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iv)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 제
3항).

18) 산업통상자원부, 앞의 책,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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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를 이원적으로 규율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
면 산업집적법 제38조 제1항은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 제3항에서 제조업 외
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도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는 반면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여, 제조업과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신고 절차를 정하고 있다.

처분 제한 규정의 대상이 되는 ‘공장등’은 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를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34조 제2항에서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공장등’으로 정의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등’이라는 용어는 공장을 처분하
는 경우를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제1호와 공장 외 산업시설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한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일하게 사
용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집적법의 이원적 규율체계와 달리, ‘공장등’의 정의는 제조업을 위한 공장과 기타 다른 산업시설들을 포괄하
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한 처분 제한 규정과 제조업 외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한 처분 제한 규정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규정상 편의를 위해 규율의 대상을 지나치게 간결하게 표현하여 규제법규의 명확성이 훼손되었다는 견해
가 있다.19) ‘공장등’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만 두는 대신,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장과 관련 건축물은 ‘공장’으로, 기타 제조업 외 산업 활
동에 필요한 시설은 ‘산업시설’로 각각 정의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총칭하는 별도의 용어를 규정하는 것이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측
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3) 입주기업의 지배권 변동 허용 및 기타 적용 예외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2016. 2. 29. 대통령령 제27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인 입주기업체의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가 변경되는 
경우’ 역시 처분 제한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처분 제한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산업용지를 공급받는 등 경제적 혜택
을 받은 자로 하여금 산업용지 등을 실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동일한 법인격이 유지되더라도 지배권 변동으로 경
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달라지는 경우를 산업용지 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회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회사가 법인격을 통하여 주주 등 출자자와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기능하는 것을 전제하
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필요에 의하여 투자자만 교체되는 경우는 빈번하므로, 지배권 변동까지 일률
적으로 처분으로 보는 것은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입주기업체의 주식 이전을 
처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한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27호, 2016. 2. 29. 일부개정) 개정이유에서도 입주기업체의 주식
거래를 활용한 경영활동 촉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입주기업체에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
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입주기업체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제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산업집적법 시행령은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
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이 아닌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및 공장등 전부의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
우,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뒤에서 살펴볼 
내용과 같이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에서 공동 출자법인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까지 확대되었다.

3. 산업집적법상 산업용지 등의 임대 관련 제한

(1) 임대 제한 규정의 주요 내용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제조업 등으로 한 차례 실사용하지 않은 자의 임대
사업 영위를 금지하고 있다(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1항). 목적사업에 맞게 한 차례 실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제한에서와 같이 산
업집적법상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이는 실제로 건축물 또는 제조시설을 설치
하고 가동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함이며, 만일 임대를 주기 위해 허위로 가동하지 않는 공장에 대하여 완료신고를 제출한 경우라
면 임대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산업집적법 
제55조 제1항).20) 처분 제한과 마찬가지로 임대 제한 규정 역시 그 대상을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으로 제한하고 있고, 지원시설구

19) 김차,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 개념의 비판적 고찰”, 『법과 기업 연구』 제13권 제1호(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4.),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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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원시설구역의 경우 처음부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용지를 분양받아 지원시설을 개발하여, 
준공과 동시에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것도 법령상 가능하다.21)

산업집적법상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적용되는데, 임대
사업의 경우 공장설립신고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가 있으면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규정의 목적은 모두 
실제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데에 있으나, 임대수익의 취득은 매각차익에 비하여 규제의 정도를 
완화한 취지로 보인다. 산업집적법은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산
업집적법 제38조의2 제1항).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여 매각차익을 실현하고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와 달리, 산업단지 내
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 및 아래에서 살펴볼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관리기관의 감
독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과 임대의 제한 기간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산업집적법은 임대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을 ‘산업용지 및 공장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 정하고 있어, 산업용지만을 단독으
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산업용지와 공장등
을 함께 임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지를 특정기업이 과도한 산업용지를 확보 및 임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 중소기업
이 산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2) 임대제한 규정은 임대사업을 하기에 앞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
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시설의 준공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산업
용지만의 임대를 허용하는 것은 이미 지상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만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자연스럽지 않다. 다
만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특정한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 제한 규정을 완화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산업단지 내에서의 임대차 법률관계

산업집적법은 임대제한 외에도 산업단지 내 임대차 법률관계에 대하여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다.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취지상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2항).23)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법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두고 있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산업단지 내 공장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적
용될 수 있는 경우 두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인지 여
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며,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나, 그곳에서 사실행위와 더불
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24) 산업집적법상 임대차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임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제조
업만 이루어지는 공장의 경우에는 산업집적법상 5년의 규정이 적용되나 공장 내에서 일부 영업도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상가건물 임대
차보호법에 따른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임차인에게 5년의 임대차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임대인도 5년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할 것이 요구된다. 산업집적법령은 이
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자가 체결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입주계약의 계약기간도 5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의4 제1항). 임대사업자가 관리기관과 정한 입주계약상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
하고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 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4항). 즉 
임대사업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일정가격 이하로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
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해당 양도 제한 규정의 취지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임대사업 자체를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5)

20) 산업통상자원부, 앞의 책, 97면.
21) 다만 부동산 임대업은 임차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므로, 임대인이 영위하는 사업(부동산 임대업) 및 임차인이 영위하는 사업 모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허용되는 업종이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22) 산업통상자원부, 앞의 책, 97면.
23) 해당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4. 12. 30. 법률 제1292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법률에 명시되었다. 임대차계약기간 및 갱신권이 

소유자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법률에 의하여 규율될 필요가 있다.
2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등 참고.
25) 산업통상자원부, 앞의 책,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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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임차인은 산업집적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산업집적법령은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산업용지 및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
도록 하고 있다(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의3 제3항).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해당 산업시설구역 또는 복
합시설구역 내 입주대상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임차인 역시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을 영위할 수 없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의 내용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체결한 입주계약의 내용에도 부합하여야 한다(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의3 제2
항).

III. 처분 및 임대 제한과 관련한 규제 완화

1. 산업집적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산업단지 규제완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2023. 8. 24. 20여개의 산업단지 규제 완화 사항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
고, 규제 완화의 목적을 (1)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업단지, (2)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3)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26)  관련 보도자료에서 20건의 개편 방안 중 13가지는 산업집
적법 개정사항으로, 4가지는 산업입지법 개정사항으로, 나머지는 기타 고시 등의 개정사항으로 반영할 것을 예고하였다. 규제 완화 방
안의 상당 부분이 산업집적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개편방안의 발표 이후 산업집적법이 개정되었고(법률 제19955호, 2024. 1. 9., 일부개정, 이하 “개정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후
속 법령의 정비로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대통령령 제34639호, 2024. 7. 2., 일부개정, 이하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 산업집적법의 주요 내용은 (1) 산업단지 입주업종 관련 규제 개선, (2)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산유동화 허용 등 
처분 제한 완화, (3) 연접 입주기업체에 대한 산업용지의 임대 허용 등 임대 제한 완화 등이며,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에는 이를 구체
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2023. 8. 24.자 보도자료,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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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정 산업집적법 및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법률 개정 사항 시행령 개정 사항

(1) 입주업종 관련 규제 개선

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입지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
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입
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
록 규정함(산업집적법 제33조 제13항 신설).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 등을 위
한 심의기구의 운영’을 추가하여, 신규 산업이 산업단지 내 신속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산업집적법 제45조의21 제3호의2 신
설).

 산업집적법 제33조 제13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
업단지”란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
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사업단지 중 관리권자27)가 정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고시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함을 명확히 규정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의3 
신설).

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
무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하는 등 입주업종을 확대
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 내지 제16호 신설).

(2) 처분 제한 완화 관련

 수도권 지역 외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의 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을 활용하여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법 제44조
의2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을 (i)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ii)「부동산투자
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iii)「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게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 이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
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구체화하고, 금융투자업자 등이 계약의 중단 
또는 종료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차한 입주기업체와 우선적으로 협상한다는 내용 등
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7조의2 신설).

 처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완료신고 후 5년 이내에는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외의 자에게 산업
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할 수 없으나,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
고 있는 공동출자법인에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
우에 한하여 처분제한기간 이내라도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3 신설).

(3) 임대 제한 완화 관련

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는 제한되나, 입주기업
체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
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법 
제38조의3 신설).

이하에서는 2024년에 이루어진 산업집적법령 개정 사항 중 처분 제한 및 임대 제한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처분 및 임대 제한의 완화 – 매각 후 임차 방식의 투자 허용

(1)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방식의 활용

산업단지 규제완화의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입주기업이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다. 넓은 의미의 ‘자산유동화’는 금융기관 또는 일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판매하기 용이한 증권으로 변환
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28) 이 중 개정 산업집적법에서 허용한 매각 후 임차 방식(Sale and Lease Back) 투자

27)“관리권자”란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농공단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한다(산업집적법 제2조 제16호,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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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후 해당 자산을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여 재무상황을 개
선하면서도 계속하여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입과 동시에 임차인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
다. 통상적인 매각 후 임차 방식 거래에는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에게 계약연장권을 부여하여 장기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차인이 매각했던 자산을 특정한 가격에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조건을 포함한다. 계약연장권 및 우선매수권 조건과의 결
합을 통해 소유자는 자산을 활용하여 현금을 조달하면서, 이자비용과 유사한 임대료 비용을 부담하여 자산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이후 
정해진 가격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담보대출 거래와 유사한 자금 조달 효과를 얻는다.

개정 산업집적법에는 수도권29) 외 지역의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산업
집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분한 뒤, 이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산업집적법 제44조의2 제1항),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
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ii)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ii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였다(산업
집적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매각 후 임차 방식 투자의 허용 범위를 비수도권 산업단지로 한정한 것은 입주기업체의 비수도권 산
업단지로의 이전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30) 

매각 후 임차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으로는, 부동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투자수요가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증권회사 등 투자자와 정책적인 차원에서 입주기업체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31)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 
투자의 주요 시장 참여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 펀드는 명시적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은데,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위 ‘금융투자업자’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하나 부동산 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매각 후 임차 방식은 소유권 이전과 임대차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를 허용하기 위하여 처분 제한과 임대 제한 규제 모두에 대한 예외
가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매각 후 임차는 입주기업체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바로 가능하므로, 5년의 처
분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처분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공
공기관 등에 양도하더라도 처분가격에 관한 제한은 여전히 준용된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5
년의 처분제한기간 내에는 상한이 있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산업단지 내에서 계속하여 제조업 등 사
업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입주기업과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
는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및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투자자의 지위에서 
입주기업체와 자산유동화등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산업단지를 한 차례 실사용하는 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임대인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임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 산업집적법령상 임대제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4항).

(2) 입주기업체의 우선협상권과 토지가액 차액의 기부

개정 산업집적법령은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방식의 투자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매각 후 임차 거래에서와 같이 금융투자업자, 부동
산투자회사 및 공공기관이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에 우선하여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차한 입주기업체와 협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산업집적법 제44조의2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5항 제1호). 이 경우 매
매가격은 해당 입주기업체와 계약상대방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5항 제2호).

위 규정은 ‘우선협상권’과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만 정하고 있을 뿐, 협상의 구체적인 절차나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바로 제3자
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투자자(임대인)과 입주기업체(임차인) 간의 계약에 이와 

28) 노상범 / 고동원, 『부동산금융법 이론과 실무(제4판)』, 박영사, 2020, 283면.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의미한다.
3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한다고 하고 있어, 추후 허용 범

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앞의 글, 1면 참고).
31) 국내에서 매각 후 임차(Sale and Lease Back) 거래가 정책적으로 가장 활발히 사용된 사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중소기

업의 자산을 매입하고, 이후 임차권을 부여하여 재무구조개선과 핵심 영업자산의 사용권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자산관
리공사의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이다(윤효중·정찬식·김순호, “세일앤리스백을 통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사례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1
9권 제2호(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9. 5.), 237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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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양자 간 계약 협상력에 따라 재매각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조건으
로 무조건 재매각할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과 같이 아주 강력한 우선매수권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매우 짧게 규정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만들 수도 있다. 사인 간의 계약에 포함될 사항을 산업집적법령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세심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입주기업체에게 소유권 회복의 가능성을 제공
하여 사실상 담보대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조달 효과를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라면, 우선협상권의 내용을 보다 구체
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집적법령상 처분 제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실사용 없이 매각차익 등 투자수익만을 누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개정 산업집적법령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의 계약상대방인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토지가격 차액분을 기부받아 (i) 산업단지
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업무 및 (ii)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44조의2 제4항). 공공기관의 경우 처음부터 토지가격 차액을 목적으로 투자하였다고 보지 않아 기부 주체에서 제외하
고 있으며, 기부금액은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업용지 감정평가액32)에서 처분제한기간 동안 적용되는 산업
용지의 양도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 토지가격 차액분의 기부 규정이 본
격적으로 적용된 사업장은 아직 없을 것으로 이해되나,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거래에서 토지가격 차액분의 기부가 일반화되는 경우 
투자자들은 특히 지가 상승기에는 해당 기부금액을 고려하여 투자 수익률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 내 투자와 산업단지 외의 
다른 투자처를 비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처분 제한의 완화 –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허용

처분 제한 규정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입주기업체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다. 예컨대 개인인 입주기업체가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또는 입주기업체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뒤 3개월 이내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에 사업
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은 사실상 입주기업체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동일한 법인에 권리, 의무를 양도하
는 경우에 해당한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개정 산업집적법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예외로 
추가되어 합작 투자 및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도 처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 제1
항 제2호의3). 이 때 ‘공동출자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개념인데,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등의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의미한다(공정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1호). 투자자가 소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지분의 양도가 계약 등으
로 제한되는 경우 기존 입주기업체는 공동출자법인의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되며, 경제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도 주요 2인 
출자자 중 1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인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취지를 종합하면 입주기업체가 합작 투자를 통하
여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합작투자법인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은 규제 완화 목
적상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임대 제한의 완화 – 연접한 나대지 공장용지의 임차 허용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에서는 한 차례 실사용을 개시한 후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함께 임대하는 것만이 가능하고, 산업용지만의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중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산업단지 내 다
른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 산업집적법에서는 입주기업체
가 임대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
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
체에 임대할 수 있다는 매우 간단한 조항으로 추가되었다(산업집적법 제38조의3).

산업집적법 제38조의3은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 이후 실무상 수요를 추가로 반영하여 2025. 1. 21. 법률 제20696호로 전면 개정되

32)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치로 정한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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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연접한 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산업집적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i) 공장등을 신
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
호) 및 (ii)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에 입주함과 동시에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다른 입주기업체 또
는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체에게 임대하는 경우(제3호)도 허용되는 범위에 추가되었다. 또한 이 경우 임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실사용 전에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산업집적법 제38조의3 제2항).

연접 기업체가 주차장, 재료 적치장 사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시설 설치를 위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 제한이 완화되는 
범위는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된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이 중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관리지침에서 ‘부대시설’이 언급되는 조항은 입주기업체의 부
대시설의 범위를 정한 제5조 제6항33)과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 증설하여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제9조 제6항34)이 있는데, 관리지침
이 2026년 2월 25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중 어느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35)

2026. 2. 25.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5호로 일부개정된 관리지침은 제1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산업집적법 제38조의3 제1항 제1
호에 따른 연접한 입주기업체에는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입주한 자도 포함된다고 정하였고, 부대시설
은 제9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관리지침 제9조 제6항 제1호도 산업집적법 제38조의3 제1
항 제1호와 유사한 취지로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의 부대시설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부대시설의 요건에 적용되는 
관리지침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종전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실무상 혼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리
지침 제9조 제6항 제1호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수반·포함되는 경우”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용 중인 공
장의 연구시설 등 설치의 필요성이 비교적 높은 시설의 경우에도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접 유휴부지를 임
대하여 설치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율로 인하여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포섭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산업집적법령은 실수요자 위주의 클러스터 형성에 따른 효율성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를 발전시켜 왔고, 이와 같은 공익은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자의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 제정되고 1호 
공업단지인 구로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된 때36)로부터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하면서, 산업단지 내 투자 자금 융통 방법의 다양화와 유휴부지 활용 등이 효율성과 관련한 새로운 목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법령 개정도 역시 현장에서의 필요를 반영하여 시장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금융기법으
로 예외를 확대하되 지역과 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하였다. 법령 시행 이후, 투자자들과 자금 수요
를 가지고 있는 입주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의도한 투자 방식을 활발하게 이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
요가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유명무실한 규제 완화에 머물지 않도록 하되, 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명목으로 투기 수요의 집중

33)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5조(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등) ⑥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의 부대시설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34)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9조(입주계약 시기 등) ⑥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1.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수반·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
2. 농공단지에서 부대시설만 설치하기 위해 하나의 산업용지를 추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기존 공장 등의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이 50%(건축물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건축물의 건폐율의 평균값을 말한다)를 초
과한 경우
나.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부지 대비 공장(사업)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35) 관리지침 제5조 제6항은 부대시설의 범위를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사무실, 창고, 주차장 등 관리·지원 
시설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어 상당히 넓고, 그에 반하여 관리지침 제9조 제6항 제1호는 부대시설
의 요건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수반·포함되는 경우’로 매우 엄격히 보고 있어, 관리지침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
는 관리지침의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허용되는 부대시설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36) 이슬기, “가발 팔던 한국, 첨단제조강국으로…‘산업단지 60년’의 수출입국”, 연합뉴스, 2024. 9. 12., https://www.yna.co.kr/view/AKR202409
12066100003 (2026. 2. 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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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발하여 산업집적법령이 본래 의도한 실수요자 위주의 클러스터 형성이라는 목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제도 운용에 대한 지속적
이고 균형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투고일 2026. 2. 28. 심사완료일 2026. 3. 13. 게재확정일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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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position and Lease Restriction System in Industrial Complexes and 
Recent Regulatory Relaxation

 Moon, Jeyoon*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the “Act”) is designed to promote industrial clustering by encouraging 
enterprises engaged in manufacturing and other industrial activities to concentrate within designated areas with supporting facilities, thereby 
generating synergistic effects through interaction and functional integration. To this end, the Act imposes restrictions on resident enterprises 
within industrial complexes, including limitations on the disposition of industrial sites and factory facilities for a specified periodand the 
prohibition of leasing until such facilities have been put to actual use. These regulatory measures are intended to ensure that industrial 
clusters are formed and maintained by genuine end-users rather than speculative investors.

While such restrictions are justified in light of the public interests underlying the Act, rigid regulations may constrain diverse investment 
structures at a time when both investor demand and resident enterprises’ financing needs are increasing. The 2024 amendments to the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reflect legislative efforts to enhance efficiency within industrial complexes by introducing new investment 
mechanisms and facilitating the utilization of idle land. In particular, permitting in-kind contributions to jointly established corporations 
constitutes a relaxation of disposition restrictions; allowing the leasing of adjacent vacant factory sites represents a relaxation of lease 
restric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sale-and-leaseback arrangements simultaneously mitigates both disposition and leasing constraint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foundations and key aspects of the disposition and lease restrictions under the Act. It further analyzes the 2024 
amendments, focusing on the relaxation of these regulatory frameworks, and considers how the regulations governing disposition and 
leasing might evolve. To prevent the regulatory framework from becoming ineffective owing to excessive restrictions, while also guarding 
against the expansion of speculative demand that could undermine the original objective of forming clusters centered on actual end-users, 
the system must be administered in a balanced manner. This requires sustained and close engagement with stakeholders in industrial 
complexes, together with efforts to enhance the clarity and precision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Keywords: industrial complexes,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disposition restrictions, lease 
restrictions, asset-backed secur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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